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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으며,1)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각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3093703) 또한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캐나다 다문화

주의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연방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임.

**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1)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3.12.)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

된 외국인 수는 2,507,584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제한이 완화된 이후 외국인 인구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등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간의 관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캐나다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

며,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

였다.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과 인권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

며,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형사적 재재와 차별적 표현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

다. 특히,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

을 유지하면서도, 혐오표현이 사회적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미치는 해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사법적 대응은 캐나다 사회

가 다문화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

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캐나다의 법적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

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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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

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있으며,2)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

디어(SNS)를 통해 그 파급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한 증오

발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집단에게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3) 공포감을 조성한다. 나아가 이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메시

지를 전달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인종적, 민족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해왔으며, 외래문

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국의 문화와 융합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배경은 외모나 문화가 다른 이주민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만연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이주민

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장

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차별금지법이 제

대로 마련되지 않아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뿐

만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도 불명확하여, 관련 사안에 대

한 일관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과 판단 기준의 부

재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고 있어, 사회통합을 더욱 저해

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사법적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로서 혐오표현 문제를 앞서 경험했고, 체계적인

입법적・사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해결해 온 캐나다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캐나다는 1960년대 이후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

는 법적 틀을 구축해 왔으며, 형법과 인권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다

루어 왔다. 또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법

록외국인 수는 2022년 12월 411,270명에서 2023년 12월 423,675명으로 약 3.0%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http://www.moj.go.kr(최종접속:

2024.09.20.)

2)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

를 비하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혐오표현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대구시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혐오와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평화로

운 공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주, “송두환 ‘이슬람 사원 갈등, 혐

오표현 멈춰야’ 촉구”, 매일경제, 2023년 8월 13일. https://www.mk.co.kr/news/society/10683979.

(최종접속: 2024.8.21.)

3) Jeremy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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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혐오표현 사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립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캐나다의 법적 제도와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

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이주민 통합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최근 캐나다에서 발의된 BILL C-63 법안4)5)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대응책으로, 이는 증가하는 혐오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적으로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를 법적으로 다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

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맞춰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

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법적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Ⅱ. 캐나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가능성

1.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보호영역

1982년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제2조(b)에서 사상, 신념, 견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자

유로 보장하고 있다.6)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진리 탐구, 사회적・정치적 의
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칙과 가

치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7)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4) Bill C-63: An Act to enact the Online Harms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An Act respecting the mandatory reporting of

Internet child pornography by persons who provide an Internet service and to make

consequential and related amendments to other Acts

5) 캐나다의 입법 과정에서는 옴니버스 법안(omnibus bill)의 형식이 자주 이용된다. 이는 단

일의 법안에 여러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캐나다의

입법방식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Louis Massicotte, “Omnibus Bills in Theory and

Practice”, Canadian Parliamentary Review 36.1, 2013. 참고

6) 제2조(기본적 자유) 모든 사람은 다음에 열거한 기본적 자유를 갖는다.

a. 양심 및 종교의 자유

b. 언론 및 기타 통신 매체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 신념, 견해 및 표현의 자유

c. 평화적 집회의 자유

d. 결사의 자유

7) Irwin Toy Ltd. v. Quebec (Attorney General), [1989] 1 S.C.R. 927, p. 976; Ford v.

Quebec, [1988] 2 S.C.R. 71, pp.76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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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정치적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

임을 강조해왔다.8)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개방

적 의사 교환과 진리 추구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아를 실

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고양할 기회를 얻는다.9)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사회적 가치로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캐나다 헌장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구두나 서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표

현을 보호한다.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는 정치적 발언, 상업적 표현, 예술적 표

현, 성적 표현 등으로 확대된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헌장 제2조(b)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

게 해석하여, 표현 행위가 “의미를 전달하거나 전달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활동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고 했다. 또한, 표현의 내용이 불쾌하거나 논란

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헌장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내용 중립성” 원

칙을 적용해왔다.10) 즉, 캐나다 헌장 제2조(b)는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보호 영역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는 내용 중립성 원칙에 따라 혐오표

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표현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설령 표현의

내용이 불쾌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헌법적 보호에서 제

외되지 않는다.

2. 표현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개인의 인격실현의 기초가 된

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11) 즉 캐나다 헌

장 제2조(b)에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는 헌장 제1조에 따라 “자유롭고 민주

적인 사회에서 명백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러

한 제한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질서를 유지하

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다.

8) R. v. Keegstra, [1990] 3 S.C.R. 697; Thomson Newspapers Co. v. Canada (A.G.),

[1998] 1 S.C.R. 877; Harper v. Canada (Attorney General), [2004] 1 S.C.R. 827

9) Peter Hogg, Constitutional law of Canada, Thomson Carswell, 2007, pp. 271-272.

10) Peter Hogg, Id. at pp. 276-277.

11) Julian Walker, “Hate speech and freedom of expression: Legal boundaries in Canada”,

Library of Parliament, Research Branch, 2018,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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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은 헌장 정신에

반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들의 권리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 v. Keegstra 사건에서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혐오표현이 헌장 제2조(b)에서

보호될 수 있지만, 헌장 제1조에 따라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소수 집단을 보

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음란물 규제와 아동・청소년 보호12), 공정

한 재판 보장13), 생명 보호14), 명예 및 사생활 보호15)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

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혐오표현 제한 논의

캐나다에서는 혐오표현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집단 보호 사이의 헌

법적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16) 1960년대에는 혐오선

동과 인종차별주의의 확산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반유대주의와 반흑인주의를 포함한 혐오선동이 급격히 확산되었

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 기원을 둔 신나치주의(neo-Nazi)와 백인우월주의 운동

12) 캐나다 형법은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163.1 (2); R. v. Barabash, 2015 SCC

29, [2015] 2 S.C.R. 522

13) 캐나다 형법은 위증(perjury)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131(1)

14) 캐나다 형법은 자살교사(counselling suicide)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살을 권유하거나 조언하거나, 자살을 돕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며, 이

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241(1)

15) 캐나다 형법은 명예훼손(defamation)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허

위의 비방적 발언을 출판하거나 배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

며, 이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301

16) Lauren Scharfstein, “The Hate Speech Debate: The Supreme Court,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Need for Civil Hate Speech Provisions”, Asper Rev. Int'l Bus.
& Trade L. 19, 2019, p.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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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캐나다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17)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의 법학자이자 교육자인 맥스웰 코헨(Maxwell Cohen)

이 주도한 ‘혐오선동에 관한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Hate Propaganda)’

가 1965년에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백인 우월주의와 신나치주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설립되었으며, 1970년 연방형법에 혐오선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도록 권고하였다. 이 위원회는 캐나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

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남용될 때” 그 제

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혐오선동과 인종주의 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일어

났다. 이때 Edmund Burke Society, Nationalist Party of Canada, Western

Guard Party와 같은 극우단체들이 활동을 이어갔고, 인종차별주의 극우단체인

KKK(Ku Klux Klan) 역시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다시 등

장하였다. 이들은 반유대인주의와 반흑인주의뿐만 아니라 반가톨릭, 반프랑스

인주의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혐오선동을 퍼뜨렸다. 이러한 선동은 인쇄물, 팜

플렛뿐만 아니라 전화, 비디오,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산되었으며, 심지어 학문

적 인증을 받으려는 시도로 학술 저널과 책의 형태로도 출판되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을 둘러싼 광범위한 논쟁이 지속되었

다. 1982년 밴쿠버에서 열린 인종 관계와 법에 관한 심포지엄(Vancouver Symposium

on Race Relations and the Law)을 시작으로, 1984년 Equality Now! 보고

서, 캐나다 변호사협회 특별위원회 보고서, 1985년 Fraser 위원회 보고서, 1988

년 법률개정위원회 보고서 등 여러 위원회의 보고서들이 연이어 제출되었으며,

이들 보고서들은 혐오 표현과 관련된 입법 개정을 제안하였다.18)19)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여러 법적 분

쟁으로 이어졌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형법과 인권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혐오

표현 문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과 연방대법

원의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7) Philip Rosen, “Hate propaganda(Current issue review ; 85-6E)”, Library of Parliament,
Research Branch, Revised 24, 2000.

18) Philip Rosen, 앞의 글 참고.

19) 2017년 퀘벡주의 한 모스크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무슬림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캐나다 정부는 이 사건을 '무슬림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2021년

캐나다 형법의 테러 단체 목록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폭력 극단주의 단체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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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캐나다 혐오표현 규제의 현황 및 분석

1. 의의

캐나다 헌장 제15조는 인종, 출신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등을 차별금지사

유로 명시하며,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제27조는 다문화주의 증진을 선언함

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제한하는

헌법적 근거를 제공한다.20) 따라서 이러한 헌법적 기반은 캐나다 사회에서 다

양성을 보호하고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 집단을 보호하는 법적 틀을 마련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연방 형법(Criminal Code)과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이러한 차별금지사유에 따라 혐오 선동과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연방 형법

은 혐오 표현 발화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권법은 혐오 표현의 피해

자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고 재발 방지 조치의 강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법체계는 캐나다가 다문화사회로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

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소수자의 권

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조화와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

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관련 형법과 인권법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

본다.21)

2. 현행 법제의 규율

(1) 연방형법

캐나다 연방형법은 총 28부(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제8부 ‘개인과

명예에 대한 범죄’(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에서는 ‘혐오

20) 특히, 연방대법원은 R. v. Keegstra, (1990) 3 S.C.R. 697;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사건에서,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혐

오표현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21) 형법과 인권법 외에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면 방송법 시행규칙은

방송에서 인종,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연령, 정신적・신
체적 장애를 근거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경멸을 일으킬 수 있는 모욕적인 논

평 또는 그림 표현을 금지한다(Broadcasting Distribution Regulations SOR/1997-555, s.

8.). 관세법(Customs Tariff)은 혐오선동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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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Hate Propaganda)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들은 1970년

캐나다 혐오선동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형법에 도입된 것이다.

1) 제노사이드 옹호죄(Advocating genocide)

연방 형법 제318조 제1항22)에 따르면,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를 옹호하거나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제노사이드”는 식별 가

능한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① 그 구성원을 살

해하거나, ② 집단의 생존 조건에 영향을 미치도록 계획하여 물리적 파괴를 가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동법 제318조 제2항).23) 다른 사람이 제노사이드를 저지

르도록 직접적으로 선동하려는 의도는 주관적 범죄요건(mens rea), 즉 범죄의

성립요건인 범죄의도를 충족시킨다.24)

“식별 가능한 집단”이란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연령, 성

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또는 표현,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특정되는 집단
을 말한다(동법 제318조 제4항).25) 이 조항에 따른 혐오선동으로 인한 기소는

법무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며(동법 제318조 제3항)26), 이는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27)

2) 공공장소에서의 혐오선동죄(Public incitement of hatred)

연방형법 제319조 제1항28)에 따르면, 공공장소(Public place)에서 소통적 표

22) 제318조(제노사이드 옹호) ⑴ 누구든지 제노사이드를 옹호 또는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3) 제318조(제노사이드 옹호) ⑵ 이 조항에서 제노사이드란 식별할 수 있는 집단의 전체 또

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그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 그 집단에 대한 물리적 파괴를 가하기 위해 계획하여 그 집단의 생존 조건에 영향을

가하는 것

24) Mugesera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2005] 2 S.C.R. 100

25) 제318조(제노사이드 옹호) ⑷ 이 조항에서 식별할 수 있는 집단이란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국가 또는 출신민족,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이나 표현, 또는 정신적・육
체적 장애에 의해 특정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26) 제318조(제노사이드 옹호) ⑶ 동조의 범죄에 대한 소추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없다.

27) Julian Walker, op. cit., p. 4; 참고로 캐나다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함께 수

행하고 있다. 송현정 외, “혐오 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102면.

28) 제319조 제1항(혐오선동죄)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소통적 표현에 의하여 식별가능한 집

단에 대하여 혐오를 선동한 자는 그러한 선동이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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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communicating statements)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

동한 자는, 그 선동이 평화를 침해할 위험이 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공공장소'란, 대중이 권리로서 또는 명시적이나 암시적 초대

에 의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29) 또한 '소통적 표현'에서 '소

통'은 전화, 방송 또는 청각적이나 시각적 수단을 통한 모든 소통을 포함하며,

'표현'은 전자적(electronically) 또는 전자기적(electromagnetically) 방식으로

이루어진 말, 글, 녹음뿐만 아니라 제스처, 신호 또는 그 외의 시각적 표현물도

포함된다(동법 제319조 제7항).

요컨대 이 조항이 규정하는 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표현이 치안 방해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국한되며, 이러한 표현이 공공질서에 즉각적

인 위해(immediate threat)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30) 이 점에서 후술할

고의적 혐오고취죄와는 구분된다.31)

3) 고의적 혐오고취죄(Wilful promotion of hatred)

연방형법은 제319조 제2항32)은 누구든지 사적인 대화를 제외한 소통적 표현

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 혐오를 고의로 고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사적인 대화를 제외한 표현이라

는 것, 그 표현에 있어서 의도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편, ‘고취’란, 단순한 조

장 이상으로,33)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추기는 것을 말한다. 전술했던 혐오

선동행위는 공공장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와 달리 혐오고취행위는

공공장소라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 속에서 행해진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의적 혐오고취죄에 의하여 금지되는 범위는 공공장소의 혐오선동죄

보다 좁다.34) 고의적 혐오고취죄는 - 제노사이드옹호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b) 약식절차(summary conviction)로 처벌할 수 있다.

29) 제319조 (7) 공공장소는 누구나 권리에 따라 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초대를 통해 접

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30) R. v. Keegstra, (1990) 3 S.C.R. 697. 774면 참조.

31) 혐오표현과 혐오선동의 구별의 어려움에 대해서, 김현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재판연구원 , 2016, 25면 이하 참고.

32) 제319조 ⑵ 누구든지 사적인 대화를 제외한 소통적 표현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 혐오를 고의로 고취한 자는

(a)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b) 약식절차로 처벌할 수 있다.

33)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p 776-777

34)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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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의 동의 없이 소추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35)

한편, 고의적 혐오고취죄는 - 공공장소의 혐오선동죄와 달리 - 4가지 항변

(special defences) 사유를 규정하여, 다음의 4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제319조 제3항). 즉 고의에 의한 혐오를 고취일지라도 피고인

이 ① 해당 표현이 사실임을 증명한 경우, ② 그 표현이 신의에 따라(in good

faith), 종교적 주제에 관한 의견이나 종교적 문헌에 대한 신앙에 기반한 의견

을 주장으로써 표명하거나 증명하려고 시도한 경우, ③ 해당 표현이 공익적 주

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 표

현을 사실이라고 믿는 데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④ 캐나다에서 식별할

수 있는 집단을 향한 혐오감정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는 사안

에 대해,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신의에 따라 지적할 의도였던 경우에는 처벌

하지 않는다.

(2) 인권법

전술했듯이 연방형법은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주・연방의 인권법은 차별행위를 폭넓게 규제하며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둔다.
인권법은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광범위한 목적을 가

지고 있으며,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인권법이 혐오표현

및 혐오선동에 대한 금지를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으

나, 캐나다의 각 관할 지역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해왔다.36) 현재 캐나

다의 모든 주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캐나

다 인권법(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CHRA)은 연방 차원의 인권법

으로, 연방정부 및 공기업(Crown corporations), 연방규제기업에 적용된다.

1) 연방 인권법 구 제13조 : 전화・인터넷을 통한 혐오 메시지
캐나다 연방 인권법 구 제13조37)는 2013년 폐지되기 전까지 통신 수단을 통

35) 제319조 ⑹ ⑵의 범죄에 대한 소추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없다.

36) Julian Walker, op. cit., p.7.

37) 제13조(혐오 메시지) 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하여

식별가능하다는 이유로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을 혐오나 경멸(hatred or

contempt)에 노출시킬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의 입법 권한 내의 통신설비

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반복적하여 전달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해석) ⑵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상기의 ⑴은 인터넷이나 이와 유사한 통신방식으로 상

호 연결되어 있거나 기타 연결되어 있는 일단의 방법을 이용한 통신의 경우에도 적용되

며 이는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방송장비에 의한 통신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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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구체

적으로, 제13조는 전화,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나 유사한 통신수단을 통해 특정

집단을 차별금지사유로 식별하고, 이들을 혐오나 경멸의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

를 차별로 규정하여 금지하였다.38) 이 조항은 1970년대 신나치주의(neo-Nazi)

동조자들이 전화 메시지를 통해 혐오를 퍼뜨리는 것에 대응하여 도입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혐오 콘텐츠를 규제하는 데에도 적용되었

다.39)

한편, 인권법 제13조는 연방형법의 혐오 규제와 여러 측면에서 구분된다. 첫

째, 연방형법은 혐오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인권

법은 차별 행위를 방지하거나 시정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40) 둘째, 제13조는 특정 소통 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제하

는 데 그치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41) 즉 형법은 인터넷,

⑶ 동 조항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통신사업체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상기 ⑴에서 언급된

사안의 전달을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원거리 통신시설을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이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안을 전달하거나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8) 1977년 인권법이 제정될 당시, 자동 응답 전화 메시지를 통한 혐오표현의 전파가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13조가 도입되었다. 이후 제13조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온라인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주요 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홍성수 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65면.

39) 2006년, Warman v. Kouba 사건에서 캐나다 인권재판소는 인권법 제13조의 혐오 메시지

의 판단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11가지 ‘혐오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① 대상 집단이 사회의 주요 기관을 지배하고 타인의 생존과 안전, 표현의 자유와 평범한

행복을 빼앗는 강력한 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② 신뢰성이 높을 것 같은 실화, 뉴스보도,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집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일반화하는 경우.

③ 대상 집단이 어린이, 노인, 약자 등을 착취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우.

④ 대상 집단이 사회 및 세계의 현재 문제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경우.

⑤ 대상 집단이 본래 위험하거나 폭력적이라고 묘사하는 경우.

⑥ 대상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장점이 없고 태생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담은 메시지.

⑦ 이 집단의 사람들을 추방, 분리 또는 구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집단에 의하여 발생한

해악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달하는 메시지.

⑧ 대상 집단을 동물, 해충, 배설물, 기타 유해물질과 비교하고 연결시킴으로써 인간성이

말살하는 경우.

⑨ 극단적인 혐오와 경멸적 어조를 만들기 위하여 메시지에 고도로 선동적이고 경멸적인

언어가 사용된 경우.

⑩ 대상 집단의 구성원들이 관련된 과거 박해 또는 비극을 경시하거나 축하하는 메시지.

⑪ 대상 집단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이다.

40) 형법은 더 지독한(egregious) 혐오선동 문제에 대응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Julian Walker,

op. cit. p.9,

41) Julian Walker, op. cit.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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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라디오 방송, 출판물 등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혐오 표현이 발

생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반면, 구 인권법 제13조는 주로 통신 수단(인

터넷이나 전화)을 통해 발생하는 혐오 표현에 한정하여 적용되었다. 셋째, 연

방형법은 항변 사유를 포함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만, 제13조는 이러한

예외요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넷째, 연방형법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지만,

제13조는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규율하였

다.42)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연방형법과 인권법 제13조가 혐오표현 문제에서 상

호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했다. 연방형법은 혐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

사적 처벌에 중점을 둔 반면, 인권법 제13조는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한 민

사적 성격을 가졌다. 특히 제13조는 혐오표현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자에게 미친 차별적 영향을 규제함으로써, 형사 처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제13조에 근거하여 혐오표현 피해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당 혐오 표현의 중지와 2만 달러 이하의 배상금을 명령할 수 있었으며,43)

이는 피해자 보호와 혐오표현 억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방

형법과 인권법 제13조는 각각 혐오 범죄의 처벌과 차별 방지라는 두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인권법 제13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44) 특히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이

제13조의 폐지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쳤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에는 캐나다에서도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되면서 인권위원회에 반이슬람 혐오

메시지로 인한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45) 이로 인해 제13조에 근거한 처벌 조

42) Julian Walker, op. cit. p.9

43) 인권법 제53조 제2항에는 중지명령 또는 배상금 지급 규정에 관하여, 그리고 제3항에는

특별배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4) Richard Moon, “Report to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concerning Section

13 of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on the

Internet”,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 2008.

45) 예를 들어, Warman v. Winnicki;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Winnicki;

Warman v. Tremaine; and Kulbashian v. Canada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07 FC 354 참조. 특히 2008년 Canadian Islamic Congress (CIC) v.

Rogers Communications 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캐나다 이슬람 의회(CIC)는

마크 스틴(Mark Steyn)이 맥클린 잡지의 온라인 에디션에 쓴 글이 이슬람 공동체 구성원

들을 혐오와 경멸에 노출시켰다며 캐나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해당 글은 인구

통계를 제시하며 '서양 세계'가 '무슬림 세계'로 대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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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2009년, 인권위원회는 인권법 제13조의 폐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

으나, 형법적 성격의 처벌 규정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인권법의 일반

적 제재에 형법상 통상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혐오 표현

에 대한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고 고의가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

지 않는다는 점이 근대 형사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46)

같은 해, 인권재판소는 제13조의 처벌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47) 이에 반해 캐나다 변호사협회는 제13조 삭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1년 국회의원 선거

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보수당은 인권법 제13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

였다. 이 법안은 2012년 6월 연방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을 거쳐, 2014년 6월에

인권법 제13조는 최종적으로 삭제되었다.48)49)

(3) 연방 인권법 제12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혐오 메시지 유포’를 금지하는 연방 인권법 제13

조는 폐지되었지만, 혐오 표현 및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권법 제12조는 차별 또는 차별할 의도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

시(notice), 신호(sign), 상징(symbol), 로고(emblem), 또는 기타 재현물(representation)

을 출판 또는 전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

는 것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여기서 차별 행위란, 인권법 제

5조 내지 11조, 14조에 규정된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혼인 상태, 가족 관계,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를

46)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2015,

150면.

47) Warman v. Marc Lemire, 2009 CHRT 26

48) 박해영, 앞의 글, 150-151면.

49) 제13조가 연방의회에 의해 폐지되기 불과 몇 달 전, 연방대법원은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사건에서 제13조와 내용이 유사한 Saskatchewan 주 인

권법 제14조의 합헌성 심사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Whatcott는 Saskatchewan의 공립학교

와 대학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과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판하며, 동성애는 죄악이

며 교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유포하였다. 이에 따라 Saskatchewan 주 인권법

제14조를 위반한 혐오표현으로 캐나다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었다. 이 사건은 결국 연방대

법원에 상고되었으며, 연방대법원은 Taylor 판결을 지지하면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의 근본 가치를 해치고, 특히 대상 집단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Saskatchewan 주의 혐오표현 제한이 자유롭고 민

주적인 캐나다 사회에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2013 SCC 11, [2013] 1 S.C.R. 4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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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부당한 대우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법 제12조는

새로운 유형의 차별 행위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권법상 규정된 차별

행위를 통해 차별을 의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을 조장하려는 의

도가 있는 표현을 '출판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50)

한편, 이 조항이 '차별이나 차별 의도를 암시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규제한

다는 점에서, 혐오 선동에 대한 형사 구성 요건과 비교할 때 더욱 넓은 범위의

혐오 표현을 규율한다고 할 수 있다.51)

(4) 주 인권법

연방인권법 제13조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러 주와 준주, 예를 들어 앨버타주

(Alberta)52), 브리티시 컬럼비아주(British Columbia)53), 사스캐처원주(Saskatchewan)54),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55)는 여전히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

50) Julian Walker, “Section 13 of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ti-Hate Laws and

Freedom of Expression”, Library of Parliament, Research Branch, 2010, p.13.

51)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방향: 형사범죄화의 한계와 다원적 규제 대안”, 헌법실무연구 ,

헌법재판소, 2018, 626면

52) 제3조(1) 누구든지 대중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현, 출판물, 통보, 신호, 상징,

로고 또는 기타 표현물을 출판, 발행 혹은 진열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a) 특정 사람이나 특정집단의 사람에 대한 차별 혹은 차별의도를 보이는 것, 혹은

(b) 특정 사람이나 특정집단의 사람을 혐오 또는 경멸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53) 제7조(1)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현, 출판물, 통보, 신호, 상징, 로고 또는

기타 표현물을 출판, 발행 혹은 진열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a) 특정 사람이나 특정집단의 사람에 대한 차별 혹은 차별의도를 보이는 것, 혹은

(b) 특정 사람이나 특정집단의 사람을 혐오 또는 경멸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54) 제14조(1)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현, 출판물, 통보, 신호, 상징, 로고 또는

기타 표현물을 대중 앞에서 출판 혹은 진열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거나 허용하여서

는 안 된다.

(a) 특정 사람 혹은 특정집단의 사람을,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특정 사람 혹은 특정집단

의 사람이 법 아래 보장되는 권리의 향유를 박탈하고,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 혹은

(b) 특정 사람 혹은 특정집단의 사람을,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혐오에 노출시키거나 노

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55) 누구든지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표현, 통보, 신호, 상징, 로

고 또는 기타 표현물을 출판 혹은 진열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거나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a) 개인 혹은 집단의 개별구성원을 차별하거나 차별할 의도를 가진 표현 혹은 암시하는 것

(b) 개인 혹은 집단의 개별구성원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하도록 선동하거나 선동하

도록 계획하는 것, 혹은

(c) 개인 혹은 집단의 개별구성원을 혐오 혹은 경멸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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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틀을 유지하고 있다.56) 심지어 유콘 준주(Yukon)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는 특정 금지된 사유에 근거하여 차별 의도를 알리거나 차별을 선동하는 메시

지를 담은 공개적 전시, 방송, 출판을 금지하는 개별 법조항을 두고 있다.

3.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

(1) Bill C-36 : 구 인권법 제13조 재도입

캐나다에서는 인터넷상 외국인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법 제13조의 재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9년, 캐나다

하원의 상임위원회는 “온라인 혐오 종식을 위한 조치”라는 보고서를 통해 혐

오표현 규제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혐오”(hate)와 “혐오감”(hatred)

의 법적 정의를 새롭게 정립했으며, 이는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부합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의는 인종, 원주민, 민족, 언어,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집단뿐만 아니라, 심각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집단들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57)

또한, 보고서는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이 민

사적 구제(civil remedy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58) 이 구제

방안은 이전에 폐지된 인권법 제13조를 복원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재도입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59) 이 보고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이 종종 폭력 행위에

선행하며, 2009년 이후 캐나다 경찰이 매년 1,167건에서 2,073건의 혐오 범죄를

보고했다고 언급했다.60)61)

위 보고서의 발표 이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국회에

56) Julian Walker, op. cit. p.8; Julian Walker, “Section 13 of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ti-Hate Laws and Freedom of Expression”, Library of Parliament, Research
Branch, 2010, p. 8

57) House of Commons Canada, Standing Committee on Justice and Human Rights,

“Taking action to end online hate”, Twenty-ninth report, 2019, p. 41

58) 이 외에도 정부가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지원, 모범 사례의 공유, 데이

터 수집 격차 해소, 온라인 혐오 추적, 온라인 혐오의 예방,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서비

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 요건 설정, 인증제도 도입 등의 권고 사항이 포함되었다.

59) House of Commons Canada, op. cit. p.41

60) House of Commons Canada, op. cit. p. 18

61)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2,669건의 혐오 범죄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흑인,

원주민,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실제 혐오 범죄 건수는

경찰이 수집한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Statistics Canada, The Daily,

27 Jul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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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2021년 발의된 Bill C-36 법안은 주목할 필요가 있

다.62)63) 이 법안은 혐오 선동과 혐오 범죄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며, 특히 캐나다 인권법에 제13조를 재도입하여 인터넷이나 다른 통신 수단을

통해 혐오표현을 전달하거나 전달하게 하는 행위를 차별 행위로 규정하였다.

62) Bill C-36: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and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o make related amendments to another Act (hate propaganda, hate crimes and

hate speech)

63) 이 법안은 형법 및 캐나다 인권법을 개정하고, 혐오 선동과 혐오 범죄, 그리고 혐오 표현

과 관련된 기타 법에 대한 추가 개정을 하는 것을 담고 있었으며, 2021년 6월 23일 데이비

드 라메티(David Lametti)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하원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Bill C-36은 같

은 해 선거로 인해 의회가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26일에

Bill C-63가 발의되었다. Bill C-63은 Bill C-36과 매우 유사하게 혐오표현의 정의, 주요 규

제 대상으로서 인터넷이나 통신수단을 통한 혐오표현, 사적 영역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에서 2차 심의(Second Reading)가 진행 중이며, 아직 상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https://www.parl.ca/legisinfo/en/bill/44-1/c-63)(최종 접속: 2024. 8. 27.).

64) 폐지된 제13조 내용과 비교하자면, 구 제13조 제1항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혐오

나 경멸.. 내용을 ... 전화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라고 하고, 동조 제

2항에서 ”... 인터넷이나 이와 유사한 통신방식..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65) 이는 구 인권법 제13조에 대해 제기되었던 주요 비판 중 하나를 해소한다.

66) Bill C-36의 형법 제2조에 추가된 혐오의 정의와 더불어, 이러한 정의는 2013년 폐지된

제13조 제1항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차별금지사유에 근거하여 경멸(detestation)이나 비
방(vilification)을 조장할 수 있는 혐오표현을,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하거
나 전달하도록 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64)  

제13조 제2항 혐오표현을 전달하거나 전달하게 한 사람은 그 혐오표현이 공개된 상태로 남아
있고 해당 표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혐오 표현을 전달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3조 제3항 혐오표현의 존재 또는 위치를 표시하거나, 혐오 발언 또는 그 위치에 대한 정보
를 호스팅하거나 캐싱하는 것만으로는 혐오 발언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3조 제5항 제13조는 사적 의사소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65)

(중략)

제13조 제9항(혐오 표현의 정의) 이 조항에서 혐오 표현이란 차별금지사유를 근거로 특정 개인
이나 집단에 대해 경멸(detestation)이나 비방(vilification)을 표현하는 소통 내용을 의미한다. 

제13조 제10항 명확히 하기 위해, 소통의 내용이 단순히 싫어함(dislike)이나 무시(disdain)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쾌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는 상기 제9항의 경멸 또는 비방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66)

제13조 제5항 이 조항은 사적 소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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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안은 혐오표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의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13조 제1항에서는 “인

터넷이나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해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유발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여 인터넷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복원하였다. 한편, 사적 영역

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함으로써, 사적 소통에서의 표현에 대한 법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사적 표현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2) Bill C-6367) : 구 인권법 제13조를 포함한 강화된 혐오표현 규제

캐나다 정부는 혐오표현을 규제를 위해 2024년 2월 B-63 법안을 발의했

다.68) 이 법안은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아동 성 착취물과 같은 유해한 콘텐

츠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온라인 해악법, Online Harms Act),

연방 형법과 캐나다 인권법을 개정하여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이 법안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운영자에게 콘텐츠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69)70) 이를 위해 디지털 안전

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 of Canada)를 설립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은 혐오표현을 감지하면 신속하게

인권법 제13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과 부합한다.

67) Bill C-63: An Act to enact the Online Harms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An Act respecting the mandatory reporting of

Internet child pornography by persons who provide an Internet service and to make

consequential and related amendments to other Acts

68) 이 법안은 온라인해악법(Online Harms Act)을 제정하고, 연방형법(Criminal Code), 캐나

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아동 포르노그

래피 보고 의무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기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2024년 2월

26일 아리프 비라니(Arif Virani)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하원에 제출되었다.

69) 소셜 미디어 운영자에 대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i) 자사의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 법적 기

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고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질 것; (ii) 연구 데이터

접근을 위한 기술 도구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때, 그 도구를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데

이터 처리 및 활용 방식을 관리하고, 제3자의 접근 및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것;

(iii) 사용자가 특정 유형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0) 이 법안에서는 7가지 유형의 유해 콘텐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혐오, 폭력, 폭력

적 극단주의나 테러리즘를 선동하는 콘텐츠, 동의 없이 전달된 사적인 콘텐츠, 아동이 자

해하도록 유도하는 콘텐츠, 아동을 성적으로 피해자로 만들거나 생존자를 다시 피해자로

만드는 콘텐츠, 아동을 괴롭히는 데 사용되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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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런 절차는 주로 사용자의 신고를 통해 시작된다. 사

용자가 혐오 표현을 신고하면, 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혐오 표현이나 유해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또한 아동 성 착취물 및 비동의된 개인 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적 소통에서 발생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

지 않음으로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다음으로, 이 법안은 형법에 새로운 혐오 범죄 항목을 추가하고,71) “혐오

(hatred)”의 법적 정의를 도입하였다. 또한, 혐오선전 범죄의 최대 형량을 높였다.

또한, 이 법안은 B-36 법안과 유사하게 캐나다 인권법을 개정하여, 제13조

의 내용을 복원하였다. 즉 인터넷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경멸 또

는 비방을 유발하는 혐오표현을 차별 행위로 규정하였다.

4. 소결

캐나다의 법적 체계는 혐오표현 규제를 통해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연방 형법은 혐오선동과 같은 중대한 혐

오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며, 인권법은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캐나다 헌장 제15조와 제27조의 평등

및 다문화주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정당

성을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 인권법 제13조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메시지의 확산을 금지하고,

이를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2013년 이 조항이 폐지된 것은 혐오표

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반영한 결과였다. 형법의 혐오 범죄 규제가

인권법 제13조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

다.72)

인권법 제13조가 폐지된 이후, 캐나다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중요한 수단으

71) 혐오에 의해 동기 부여된 범죄의 경우 이를 별도의 혐오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범죄

항목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범죄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혐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72) 이와 관련하여, 제13조를 폐지하는 대신 형법 제320조제1항을 더 넓게 적용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Richard Moon, “Report to the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concerning

Section 13 of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and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on

the Internet”,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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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동법 제12조이다. 제12조는 비록 제13조만큼 직접적이

고 구체적으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13조가 폐지된 이후 캐나다 사회는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의 심

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다시 규제하기 위한 재입법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 2019년 발표된 “온라인 혐오 종식을 위한 조치” 보고서는 제13조를 복원하

거나 유사한 법적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캐나다가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여전히 사회적 합의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캐나다의 경험은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현재 모

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통해 혐오 표현 규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특정 집단

에 대한 혐오표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혐오 표현이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의 도구로 작용할 때,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종적, 민족

적,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는 인권법 제13조 폐지 이후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공백과 혼란을 겪

은 후, 온라인 혐오 표현을 포함한 문제를 더 기술적이고 세밀하게 규제하는

재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이 혐오 표현 규제를 마련할 때 법적 장치

의 중요성과 민사적 구제 수단, 그리고 온라인 환경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균형을 맞추면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

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캐나다 혐오표현 관련 주요 판결례

캐나다에서 혐오표현금지법에 대한 판례는 그 수가 많지 않으나, 헌장 제2

조(b)에 대한 중요한 사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73)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형법과

구 인권법 제13조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

결들은 혐오표현금지법의 목적과 그 정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혐오표현의

73) Robert Mason, “Legislative Summary of Bill C-36”, Library of Parliament, Ottawa,
Canada, 202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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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즉 이 판결들은 혐오표현이 사회 내

취약집단과 캐나다 민주주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들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연방대법원의 R. v. Keegstra 사건74)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청구인 키그스트라(James Keegstra)는 알버타의 고등학교 교사

로서 수업 중 유대인에 대한 혐오발언을 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유대인이 선

천적으로 기만적・파괴적이고, 기독교의 붕괴를 계획하고 있으며, 불황과 전쟁

을 일으키며, 홀로코스트는 동정심을 얻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는 등의 발언

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청구인의 수업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는 연방형법 제

319조 제2항75)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고의적으로 선동한 혐의로 기

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의 제2조(b)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4:3 판결로 연방형법 제319조 제2항이 합헌이라

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유죄가 유지되었다. 다수의견은 해당조항

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였지만, 이는 헌장 제1조에 따른 자유에 대

한 정당한 제한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혐오선동(hate propaganda)의 해악성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 혐오선동의 표적이 된 집단구성원 개인의 존

엄성, 자존감 훼손, 그리고 사회적 수용의 실패 등 ‘개인’에게 해악을 미친다.76)

둘째, 혐오선동은 초래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차별과

폭력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즉 연방대법원은 혐오선동이 표

적이 된 개인의 존엄성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수자 집단에 대한 조

74) R. v. Keegstra, [1990] 3 S.C.R. 697

75) 제319조 ⑵ 누구든지 사적인 대화를 제외한 소통적 표현을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집단에

대해 혐오를 고의로 고취한 자는

(a)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b) 약식절차로 처벌할 수 있다.

76)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p.7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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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적인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이는 캐나다 사

회에 긴급하고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77)

또한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매우 중요하며 그 이유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78) 첫째, 의회는 혐오 선동이 가져오는 심각한 해악성을

인정하고, 표적 집단이 겪는 고통을 방지하며 캐나다에서 인종적, 민족적, 종교

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한 고의적인 혐오선동을 금지하

기로 결정했다. 둘째, 이 입법 목적은 다수의 연구 결과와 혐오 선동의 잠재적

인 재앙적 효과에 대한 축적된 역사적 지식에 의해 뒷받침된다. 셋째, 혐오선

동 근절에 대한 국제적 헌신과 캐나다 헌장 제15조의 평등, 제27조의 다문화주

의에 대한 강조는 이러한 입법 목적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어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살펴본다.

1)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들은 제319조 제2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명확성이 부족

해 불필요한 자기검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조항은 혐

오 선동뿐만 아니라 기타 표현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 다수의견을 작성한 딕슨(Dickson) 대법원장은, 형법 제319조 제2항

의 핵심 쟁점이 낮은 가치의 표현 중에서 입법 목적에 따라 규제 가능한 표현

과 형사적 대응이 불필요한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있다고 설명했

다.79)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침해성 원칙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 특성과 그 효과를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분석은

제319조 제3항에 열거된 범죄의 성립 요건과 항변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80)

(가) 혐오선동의 사적 또는 공적 여부

딕슨 대법원장은 이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적인 대

화”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오로지 공적으로 혐오를 고취할 의도가 있을

때만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 법은 혐오를 고취할 의도로 사

77)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48

78)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58

79)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72

80)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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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은 금지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사적인 대화가 우발적으로 공개되더라도, 이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81)

딕슨 대법관은 이 법 조항이 모든 공적인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것이 지나

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가 방지하고자 하는 혐오 발언의 해악은

특정 매체나 지역에 한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러한 규제를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으며, 공적인 혐오 발언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 혐오고취의 의도 존부

딕슨 대법원장은 형법 제319조(2)의 위헌성을 판단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혐오 고취가 ‘의도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라고 했다. 이는 범죄의 주관

적 요건과 관련되며, 피고인이 혐오를 고취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졌거나 그

혐오고취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

명했다.

또한, 딕슨 대법원장은 “의도적으로”라는 해석이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며, 단순히 과실이나 무모함이 아니라 더 엄격한 주관적 요건

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요건은 법의 적용 범위를 좁혀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제319조 제2항이 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어 장치가 된다고 하였다.82)

(다) 항변사유의 존부

딕슨 대법원장은 이 조항이 의도적으로 적대적인 표현만을 규제하도록 설계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83) 즉, 제319조 제3항의 항변 사유는 의도적 혐오 고

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

로써, 법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항변 사유

덕분에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라)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대안의 존부

다수 의견은 형법 제319조 제2항이 캐나다의 평등과 다문화적 관용을 증진

81)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73

82)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 775

83)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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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

토했다. 이 형법규정의 그러한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장 제1조는 항상 최소한의 침해만를 가하는 방법만을 요구하는 것

이 아니며, 중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리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제한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러한 제한이 헌장의 권리나 자유를 과도하

게 침해하지 않는다면, 더 제한적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혐오 선동으로 인한 심각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의 일부

를 억제하고 금지하는 더 엄격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84)

2) 제한의 효과(법익균형성)

다수 의견은 형법 제319조 제2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성이 낮은 혐오 발언

을 규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조항은 좁게 설정된 적용범위와 항변 사유로

인해 불필요한 표현 억제를 방지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85) 또한 인종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자유롭

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이므로, 이 조항이 엄중한 형사적 규제

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86)

2. 연방대법원의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사건87)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는 백인우월주의를 표방하는 Western Guard Party의 당 대표인

존 로스 테일러(John Ross Taylor)가 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

는 자동 전화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 문제되었다. 혐오표현의 피해자들은 캐나

다 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재판소에 회부했다. 인권

재판소는 테일러의 행위가 캐나다 인권법 제13조 제1항88)을 위반하였다고 판

84)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 785

85)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 787

86)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 787

87)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88) 제13조(혐오 메시지) ⑴ 개인 또는 단체가 국회의 입법 권한 내에 있는 통신 설비를 이용

하여, 전화로 반복적으로 특정 내용을 전달하거나 전달되도록 하여, 차별금지사유에 따라

식별 가능한 개인이나 집단이 혐오나 경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는 차별 행위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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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테일러는 이를 따르지 않

았고, 그 결과 법정모욕죄로 테일러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당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테일러는 이 조항이 헌장 제2조(b)에 따른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에서 모두 기각

되었고, 이에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다.89)

(2)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다수의견을 집필한 딕슨 대법원장은 혐오메시지의 유포가 특정 집

단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평등과 조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하였다. 인권법의 목적은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있으며, 제13조는 과도하

게 광범위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며, 헌장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딕슨 대법원장은 혐오선동이 개인과 사회의 존엄성에 해를 끼치며, 평등한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관용과 개방적 태도를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90) 그는

헌장 평등조항(제15조)과 다문화주의 조항(제27조)을 바탕으로, 개인의 존엄성

과 평등이 존중받아야 하며, 문화적 소속감이 개인의 자기이해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91)

이하에서는 최소침해성 요건심사를 중심으로 판결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

본다.

1) “혐오”의 개념

테일러는 제13조 제1항의 “혐오 또는 경멸”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표현도 검열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수의

견은 인권법이 기본법(fundamental law)으로 이해되며, 혐오와 경멸의 범위는

모든 개인의 평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딕슨 대법원장은 혐오의 의미를 강렬한 감정으로 정의하며, 이는 표현의 자

유를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혐오의 개념이 몹시 싫어함,

비방, 욕설과 같은 강한 적대감을 내포하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며,

89) 그리고 1990년 12월, 전술한 R v. Keegstra 사건과 같은 날, 연방대법원은 동조에 대한

합헌판결을 내렸다.

90)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p. 41

91)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p.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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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이 인권법의 입법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13조는 근절

해야 할 심각한 해악을 유발하는 표현에만 적용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필

요한 제한을 피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92)

2) 면책의 존부

상고인은 연방 인권법에 면책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과도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딕슨 대법원장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주장을 반박했다. 첫째,

상고인이 주장하는 면책조항은 형법 등 다른 규정에 적용되며, 인권법 제13조

(1)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혐오선동을 방

지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으며, 모든 표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3) 의도의 존부

상고인은 제13조(1)에 의도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과도하게 광범

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딕슨 대법원장은, 제13조 제1항은 의도가 아닌

혐오나 경멸의 결과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차별 의도가 없어도 차별적 효

과가 있으면 규제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적 차별이 의도적 차별보다 더 광범

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했다. 따라서, 의도요건의 부재는 이 조

항의 최소침해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하였다.

4) 법정모욕죄

상고인은 차별 판결이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테일러가 법정모욕죄로 1년의 실형을 받은 것이 그 예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딕슨 대법원장은 테일러의 징역형이 차별 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법정모욕

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재판소는 차별행위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

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차별행위자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은 반박될 수 없으며, 징역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93)

92)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p. 929

93)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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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재판소의 Warman v. Jessica Beaumont 사건94)

(1) 사실관계

이 사건 피진정인인 제시카 보몽트(Jessica Beaumont)는 인종,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이에 리처드 워먼(Richard Warman)은 제시카 보몽트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라스타파리안, 유대인, 흑인, 성소수자, 중국인, 히스패닉,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경멸을 유발할 것이며, 이는 캐나다 인권법 제13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다.95)

인권재판소는 리차드 워먼의 진정을 인용했다. 이에 제시카 보몽트에게 차

후 인터넷에 유사한 혐오 메시지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제시카 보몽트가 리차드 워먼에게 차별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3,000달

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 판결의 요지

인권재판소는 이 사건 피진정인이 인권법 제13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관

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혐오 메시지를 인터넷에서 전달하거나 조장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피진정인은 본인이 “파괴자 제시”(Jessy Destruction)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Stormfront.or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수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

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게시물에는 특정 인종, 종교, 또는 사회적 집단에 대

해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캐나다 인권법 제13조는 전파를 통해 혐오를

야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진

정인이 자신의 필명을 사용하여 문제된 메시지를 직접 게시한 행위는 혐오 메

시지를 전달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조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2) 혐오메시지의 공공성 및 반복적 전파 여부

피진정인의 게시물은 사적인 소통이 아닌 공적인 소통의 성격을 띠며, 반복

94) Warman v. Jessica Beaumont, 2007 CHRT 49

95) Warman v. Jessica Beaumont, 2007 CHRT 49, pa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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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즉 피진정인이 혐오 메시지를 게시한 인터

넷 사이트인 Stormfront.org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포럼이라는 점과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파된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다.96)

3) 혐오 메시지의 표적집단에 대한 혐오나 경멸 유발 여부

피진정인의 메시지에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와

경멸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인권재판소는, 백인이 아닌

자에 대한 강제추방이나 이들을 백인으로부터 분리하도록 강조하는 메시지들

은, 인종적 순수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폭력을 조장함으로써, 이러

한 표적 대상의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나 경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했다.97)

즉 특정 집단에 대해 매우 선동적이고 경멸적인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

으며, 이러한 메시지가 대상 집단에 대한 혐오와 경멸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인권법 제13조에 따라, 이러한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전달되었으며, 이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98)

4. 소결

캐나다 연방대법원과 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통

해, 혐오표현이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조화에 미치는 해악성을 강조해왔다.

이들 판결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의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규제가 표현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확성 및 광범위성 기준을 엄격하게 적

용했다.

특히, Keegstra 사건과 Taylor 사건에서는 혐오 선동의 해악성과 이를 규제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하지 않도록 하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 영

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의도적으로 혐오를 고취하려는 목적이 있었

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 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어 장치를

고려하였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연방대법원과 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96) Warman v. Jessica Beaumont, 2007 CHRT 49, para. 57

97) Warman v. Jessica Beaumont, 2007 CHRT 49, para. 72.

98) Warman v. Jessica Beaumont, 2007 CHRT 49, para.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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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규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신중

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를 통해 캐나다

는 평등과 다문화적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

유와 같은 기본권을 조화롭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혐오표현 판단기준

캐나다 연방대법원과 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심사하면서, 규

제의 목적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명확성 및 광범

위성 기준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혐오표현 규제의 목적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그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1. 혐오표현규제의 목적

연방대법원은 혐오표현 규제의 목적이 두 가지 주요 해악을 방지하는 데 있

다고 명시하였다. 첫째는 개인의 존엄성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사

회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차별이나 폭력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소수자를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존

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화합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다. 특

히, 캐나다 헌장의 평등조항과 다문화주의조항은 이러한 규제 목적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2. 명확성・광범위성 기준

명확성 원칙은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void)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

고, 광범위성 원칙은 법률 규정이 명확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overbreadth) 무효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99)100) 또한, 혐오표현 규제의 위헌

99) 김현귀, 앞의 글, 82면.

100) 법 규정이 다의적이지 않고 명확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

정이 있다. 그러나 항상 두 원칙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하여, 김현

귀, 앞의 글, 82면;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p.81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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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규제가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

하게 제한하는지 여부이다. 법률이 광범위하여 입법목적과 관련 없는 표현까지

제한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용어가 모호하여 개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

별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한다.101)102)

이러한 판단을 위해 연방대법원과 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된 다

양한 요소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혐오표현의 개념적 구성요소,

(2) 혐오선동의 ‘의도’ 및 그 효과에 대한 ‘인지’ 여부, (3) 항변 사유 및 면책

사유의 존부, (4) 반복성. 이들 요소는 각각 혐오표현의 정의와 적용 범위, 그

리고 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1) 혐오표현의 개념적 구성요소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은 사회적으로 제거해야 할 심각한 악(evil)을 유

발하는 표현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명확한 행위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103) 이러한 기준은 법 공동

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을 제시한다. 따라서 규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혐오”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법적 규제 대상인 “혐오”는 단순히 미움이나 불쾌감이 아니라, 훨씬

강렬하고 깊이 느껴지는 “몹시 싫어하는(detestation)” 수준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104) 또한 혐오는 파괴를 전제로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무감

각, 편견을 조장하고, 대상 집단과 우리 사회의 가치에 대한 파괴를 부추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혐오는 이성을 배반하는 가장 극단적인 감정이며, 특정 집단

에게 행사될 경우, 그들이 경멸, 멸시, 그리고 집단 소속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

를 받을 것임을 내포한다.105) 이러한 의미에서, 내심의 혐오 감정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감정이 외부로 표출될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한

다. 이러한 혐오 개념을 바탕으로, “열렬하고 극단적(ardent)”이며 “지독한(egregious)”

성격의 표현만이 혐오표현으로 규제된다. 예를 들어, 사스캐처원주 인권법 제

101)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p. 771-772

102)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R. v. Keegstra 사건과 Canada v. Taylor 사건에서 모두 표현의 자

유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위하여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했다.

103)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p. 929

104)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pp. 928-929

105) R. v. Keegstra, (1990) 3 S.C.R.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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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1항(b)에 규정된 “개인이나 집단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이러

한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되었다.106) 이렇듯, 혐오라는 극단적 감정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단순히 불쾌하거나 공격적인 주관적 견해까지 규제 범위

에 포함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107)

다음으로, 혐오표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혐오선동”은 부정적인 극단적 감

정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108) 즉,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

이나 집단에 대해 자신의 내심에 있는 혐오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고,

혐오선동은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혐오 감정을 갖게 하고 비방,

욕설 등 차별적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다. 혐오표현과 혐오선동은 구분이 쉽지

않지만,109) 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표현의

의도나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면,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110)

연방대법원은 혐오 표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비판, 즉 어떤 것이 혐

오 표현인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의 관점을 제시했다. 혐오표현 규제는 “관련 내용과 정황

을 인지하고 있는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표현이 표적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혐오나 경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111) 다시 말해, 표현을 한 자가 표적 집단을 혐오

에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한 혐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다.112) 이는 혐오표현을 판단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2) 혐오선동의 ‘의도’ 및 그 효과에 대한 ‘인지’ 여부

혐오 표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 발화자의 ‘의도’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Keegstra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형법 제319조(2)가 혐오를

고취하려는 고의성, 즉 혐오 고취의 의도를 주관적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 정신적 요소는 피고인이 혐오를 고취하려는 명

106)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2013 SCC 11, [2013] 1

S.C.R. 467, para. 89.

107) Canada (Human Rights Commission) v. Taylor, [1990] 3 S.C.R. 892, pp.928-929

108)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77

109) 이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은, 김현귀, 앞의 글, 24-26면 참조.

110) 김현귀, 앞의 글, 25-26면.

111) Saskatchewan (Human Rights Commission) v. Whatcott, 2013 SCC 11, [2013] 1

S.C.R. 467, para. 35.

112) Julian Walker, op. cit.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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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의도를 가졌거나,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하다고

‘인지’했을 때만 성립된다.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은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혐오 반응을 매우 확실하게 의도하거나 예상해야 한

다.113)

이처럼 혐오 표현 규제에서 의도가 중요한 이유는,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그 의도를 고려하여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 범위를 축소해야 한

다.114)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비형사적 제재에서는 의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Taylor 사건에서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은, 연방 인권법 제13조(1)에서

표현의 ‘의도’ 요건 불비로 인해 규제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반

대 의견에 대해, 의도보다는 효과에 중점을 두고 규율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차별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차별의도가 인권법

상 차별 판단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인권법의 목적과 효과는 피해자

에게 보상과 보호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형법과는 달리 인권법에서는 표현

의 자유를 보다 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헌장 제1조에 따른 정당

성 심사에서 인권법의 비형사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15)

(3) 항변 사유 및 면책 사유의 존부

법률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문구는 명확해야

하며 광범위하지 않아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형법 제319조(2)의 항변 사유

규정을 통해 규제 대상이 되는 표현(고의적 고취)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이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광범

위할 위험성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판시하였다. 즉, 항변 사유의 인정은 처벌

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여, 처벌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차별적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법적 규제에서도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

부가 문제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은 캐나다 인권법 제13조(1)에 형법의 항변

113)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77

114) R. v. Keegstra, (1990) 3 S.C.R. 697. p.775

115) Taylor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작성한 맥라클린(McLachlin) 대법관은, 인권법 제13조가 혐

오 메시지를 억제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비례성 원

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맥라클린 대법

관은 제13조가 법률의 광범위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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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같은 면책 사유를 규정하지 않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면책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광범위한 법률이

라는 주장은, 인권법이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

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을

정당화할 중대한 목적이 존재한다면, 해당 조항이 규제 대상이 되는 모든 표현

에 대해 면책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4) 반복성

캐나다 인권법 제13조는 혐오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전달될 때만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녹음된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로 반복적으로 유포되거

나, 인터넷에 혐오 메시지가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표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마치 실체가 있는 주장으

로 사회에 인식될 위험이 있으며,116) 그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심

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혐오 표현이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

루어지는지 여부는 혐오 표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3. 소결

캐나다는 형법과 인권법을 중심으로 혐오표현을 다각도로 규제하는 대표적

인 국가이다. 형법은 혐오표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해악을 방지하

기 위해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며, 주로 공공질서 유지와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

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인권법은 혐오표현이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

하고,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를 제공하며, 이러한 표현의 재발 방지에 주력한

다. 이처럼 캐나다의 법적 체계는 혐오표현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통

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혐오표현의 상황별

성격과 그로 인한 위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구제를

모두 활용하는 다각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입법적 조치들을 뒷받침하며, 혐오표현에 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판례들을 축적해 왔다. 연방대법원은 특히 혐오표현 규

제가 소수자 보호와 다문화적 공존을 촉진하는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하면서,

이 규제를 사회적 평등과 조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캐나다의

116) 박해영, 앞의 글,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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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에서 취약 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이 보장하

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소수자 보

호는 특정 집단에 대한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

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헌법적 의무로서 강조된다.

이와 관련해, 혐오란 그 개념 자체가 정의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반감과 구

별될 필요가 있다. 혐오는 극단적 형태의 반감을 의미하며, 이 감정이 언제 법

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여기서 법적 규제

는 감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특정 집

단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출판물이나 게시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경우, 그 해악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연방대법

원은 명확히 하며, 혐오표현이 공공장소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

고 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 및 그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소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캐나다는 혐오표현 문제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Ⅵ.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간의 관계를 법적,

헌법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특히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법적 기준

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연방과 주 차원에서 체계적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

적 통합을 증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

과 인권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혐오표현의 처벌과 차별적 표현

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축적된 판례들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

을 중시하면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미치는 해악을 명확

히 인식하고, 이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사법적 대응은 캐나

다 사회가 다문화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

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최근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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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캐나다의

법적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혐오 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소수자 집단의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포용적이고 조

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과 사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함

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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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stitutional Study on Hate Speech in Canada*

117)Yeom, Jiae**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hate speech regul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focusing on Canadian legislation and case law. Since the 1960s, Canada has

developed a legal framework for regulating hate speech at both the federal

and provincial levels, with a variety of legal instruments to protect minorities

and enhance social integration. Hate speech regulation in Canada is complemented

by criminal law and human rights law, both of which aim to impose criminal

sanctions on hate speech. In particular, the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

of Canada has struck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while clearly recognizing the harmful effects of hate speech

on social equality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These judicial responses

have provided an important standard for Canadian society to address the

problem of hate speech based on the principles of multiculturalism. Through

the analysis of Canadian legal experience and case law, this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the hate speech issues faced

by Korean society and building an inclusive, harmonious, and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 : hate speech regulation, freedom of expression, multicultural society, 
Supreme Court of Canada, minority protec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3093703)

** Research, Migration and Social-Integration Research Center, Konkuk University




